1. 질문: 최근에 기술 유출 사건들이 많았다면서요?
   답변: 최근뿐 아니라 수십년 동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첨단화되고 고도화 되다 보니 국력을 흔들만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2. 질문: 구체적인 기술 유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특히 AI에 필요한 반도체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이 세계적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OLED,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기술, 그리고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에 필수적인 2차전지 분야 등에서 기술 유출 우려와 사례가 많습니다.

3. 질문: 기술을 유출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답변: 주로 재직 중이나 퇴직 시에 개인 저장장치에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완벽하지 않아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연결, 하드디스크 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도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인쇄물 형태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4. 질문: 기술 유출 시 어떤 방식으로 은닉하나요?
   답변: 기술 유출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내부에서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식각 기술을 '식기세척'이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또한 경쟁사 이직 시 전직금지 계약을 피하기 위해 농사, 개인사업, 학업 등의 명목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질문: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초격차 기술의 경우 5~7년의 기술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작게는 수개월의 격차도 시장 독점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죠. 단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6. 질문: 기술 유출 처벌 수위와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그동안 기술 유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이 많았는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전문 수사인력 부족, 기업의 보안 수준, 피해 규모 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처럼 범죄행위 합산 처벌, 피해액과 연동한 처벌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질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답변: 무엇보다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핵심 인재를 잘 양성하고 우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애사심, 자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업문화가 핵심입니다. 기업의 성장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